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운동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이 11월 국회부터 시작됩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본격화됩니다.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이 좌절되자 2024년 1월 27일로 명시된 <50인(억)미만 적용 연기> 원 포

인트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총선을 앞둔 11월-12월 국회에서 정치적 거래에 나섰습니다.

2.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전체를 무력화 하

는 것입니다. 

○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목숨까지 차별받을 일은 아닙니다. 안전법령 위반 사상사고에 대

한 처벌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법령은 국내도, 외국에도 없습니다.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

받지 않게... 경영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작은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에 부족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연장하면 <재해 발생 이후 예방대책 수립. 행정기관의 시정 권고 

이행, 법령 준수 및 안전교육> 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도 적용 제외 됩니다. 

○ 사업장 숫자로는 98%, 종사자 숫자로는 52%인 50인(억) 미만 현장에서 중대재해의 80%가 발생

합니다. 적용 연기는 더 많은 사업장, 더 위험한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 대형 로펌의 법 기술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기소로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작은 사업장은 적용 

연기로 빼돌려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완성 시키게 됩니다. 

3. 법 제정에 나섰던 10만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개악을 저지하고 무력화를 파탄 냅시다. 

죽고 또 죽는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경영책임자의 범죄행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법 제정 요구, 피해자 유족과 국회 안팎의 단식과 전국적

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50인 미만 적용 시기 연장을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는 

개악 추진 이제 다시 10만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민주노총 ·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50인(억) 적용 연기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중단하라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을 내 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원포인트 

법안 발의와 정치적 거래>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첫째,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차별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례가 없는 법 개악이다. 

  둘째, 예방체계 구축, 재해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행정기관 감독 시정조치 이행,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 등 중대재해 감축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불 기소를 남발하더니, 50인(억) 미만 사업

장 적용 시기 연장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째로 무력화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확대 강화하라 

연번 소속 이름 주소(읍, 면, 동까지만) 서명

1

2

3

4

5

6

7

8

9

10


